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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판결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

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사안이다.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업무를 수행하

는 회사의 대표이사(피고)가 근로자(망인)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퇴사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이 혐의를 일부(연장근로수당 및 퇴직

금 미청산, 연장근로 한도 초과 총 109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근로한도 초과 총 109회 중 3회에 대해 파기ㆍ환송하였다.

법적 쟁점이 된 핵심 사실관계와 결론을 축약하면 아래와 같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합계

일 연장근로 4:00 3:30 6:30 3:30 17:30

일 기준근로시간 8:00 8:00 8:00 8:00 32:00

일 실근로시간 12:00 11:30 14:30 11:30 49:30

○ 1심ㆍ원심 : 일 연장근로를 합하면 1주에 17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유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 대법원 : 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 49시간 30분에서 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제하면 1주 연장근로는 9시간 

30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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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련 사건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이 대부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

로 처벌을 구하는 형사사건은 흔치 않았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탄생할 때부터 벌칙 규정을 전

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기준 또는 법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

도 규제하였다. 대상판결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단한 

판결인데, 근로기준법 제정 70년 만에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제 

와 새삼 문제가 되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이 주를 이룬 탓이 가장 

클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른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

는 것은 법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뿌리 깊은 법 상식이

다. 이러한 법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벌칙이 적용되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 대상판결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관련된 형벌 법규는 크게 세 가지(기준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시

간 한도 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ㆍ제2항)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 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벌칙이 

적용된다.

둘째, 당사자 간에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대상판결의 사안).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이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

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

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

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

은 없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

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

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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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1)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법문(“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

장’할 수 있다.”)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1주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에서 언급하듯이 이때 1주간의 12시간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1

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

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라는 법상식과 별개로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이 적용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에는 1일 연장근로의 한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형벌 법규

로서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에의 구속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

한 사실까지 해석을 유추하는 것을 금하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법규의 해석을 엄격한 문리해석에 국한할 것을, 그리고 해석상 ‘의문시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해석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형

벌 법규의 적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판단이 부득이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의 벌칙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

장근로라는 법 상식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법 상식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

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정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현

재까지 큰 변동 없이(규제 시간의 길이, 조문의 위치 및 벌금 액수의 개정)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 대상판결을 계기로 우리 근로기준법에 1일 총 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 규제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제46조(시간외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第42條,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時間의 勤勞)와 야간근

로(下午10時부터 上午6時까지의 사이의 勤勞)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하며 휴일근로(本法에서 定한 賃金支給休日의 勤勞)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일에 소당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이유로 본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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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8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을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 해석

과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 휴식시간을3) 마련해야 한다. 

강선희(고려대학교 일반ㆍ노동대학원 강사, 법학 박사)

   ☞ 제42조 제1항과 제46조에 위반한 자는 제110조 벌칙(2천환 이하의 벌금) 적용 

  ▪ 근로기준법[법률 제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42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의4(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2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第42條의4ㆍ第47條의2 및 第5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時間의 勤勞)와 야간근로(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勞)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42조, 제42조의4 제1항 위반 시 제110조 벌칙 적용, 제46조 위반 시 제109조 벌칙 적용

3) 근로기준법 제59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